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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을 모욕하지 말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를 앞
두고 내부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결의
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자며 북한과의 접촉을 지시했고 이를 반영하여 기권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색깔론’이자 ‘북풍공작’이라면서, 처음에는 기
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미 2007년 11월 16일 기권 입장이 결정됐으나 송 전 
장관이 반발하면서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 기권방침을 통보하기로 하고 11월 19일 북
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정해도 남북 관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전통문을 
보냈고, 11월 21일 기존 방침대로 기권표결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송 전 장관이 공개한 2007년 11월 20일자 청와대 로고가 찍힌 문건에 의하
면,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
우 위태로운 사태 초래. 남측의 태도를 예의 주시”라는 취지의 북한 답변이 들어 있
다. 이 문건은 북한에 기권 방침을 통보한 데 대한 답변이 아니라 찬성여부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송 전 장관은 아울러 11월 20일 당시 노 대통령이 ‘묻지 말았
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말한 내용의 수첩 메모도 공개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주도하에 북한에 의견을 물은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11월 16일 이미 기권 입장을 정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최근 2건의 회의 메모를 제
시했으나, 실제 노 정부는 11월 21일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면서 당시 청와대 대변
인이 “11월 20일 밤에 기권으로 결정했다”는 발표 사실과 모순된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위협 등으로 최대의 안보위기에 빠진 근본원
인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악의 인권유린에 있다. 당시 노 정권이 기권을 결정
하고 북한에 통보했든, 물어보고 기권을 했든,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자 하는 인류보편
의 양심의 발로인 유엔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고, 그에 앞서 가해자 집단인 북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고 멸시라 아니할 수 없다. ‘색깔론’ 
등과는 무관한 일이다. 
더욱이 문재인 후보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년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 4일 시행된지 7개월이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지체하여 그 
출범을 사실상 막고 있다. 북한 인권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거짓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인은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 문재인 후보는 마땅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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